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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자연권이며 정신

장애인도 마땅히 인권의 보편적 주체라 할 수 있다. 1971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에서 정신지체인 권리선

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최초의 선언이 이루어진 이

래,1) 수많은 국제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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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ZZ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annually since Korea 
enacted human rights legislation in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ttitudes 
of Korean psychiatrists toward human rights education and assess the relevance of the provided 
education materials.

MethodsZZQuestionnaires comprised of 8 items were provided to 274 psychiatrists attending 
the April 2015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seminar. In addition, 12 cases related to edu-
cation material developed by the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ere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the material’s content was relevant and appropriate for human rights education.

ResultsZZData from 267 psychiatrists that answered all requested question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lthough respondents in general accepted the beneficial intent of human rights edu-
cation, the majority of respondents (71.5%) disagreed with the mandatory 4 h of annual human 
rights education. Approximately half of respondents (49.4%) believed that frequency of such edu-
cation should be decreased. A substantial percentage of respondents (38.7%) expressed overall 
dis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program, and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55.6%) were skep-
tical that the current education program could produce a real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The case reviews highlighted several problems. First, all education materials were heavily 
weighted toward psychiatric hospitalization legal proceedings rather than human rights. Among 
the 12 cases examined, four were considered inappropriate for human rights education because 
they were presented as if human rights abuse was synonymous with violation of a law, even if 
the law was ambiguous.

ConclusionZZThe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does not meet psychiatrists’ expec-
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re is a need to reconsider the purpose and means 
of providing human rights education to psychiat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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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과 권고를 발표하였다. 2011년 UN 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

엔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에서도 전 연령층과 전 사회

분야의 교육현장에서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자유 수호에 관

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2) 

우리나라는 정신과 환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2009년부

터 정신과 병상을 보유한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라

면 예외 없이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

다.3) 인권교육이 제도화되면서 국가적 예산과 인력,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매년 2만여 명의 피교육자가 교육을 받고 

있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교육 이수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교육 실시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정신보건시설 평

가와 인증에도 인권교육 이수여부가 반영되고, 평가 항목이 

더욱 세분화될 예정이다.4)

이처럼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많은 사람을 대상으

로 시행되는 정신보건 인권교육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정신과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과연 필요한지, 내용은 적절한지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본 연구는 인권교육의 대

상자 중에서도 정신과 의사를 대상으로 현행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교육 내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인권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의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방      법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 대상

정신과 의사를 대상으로 정신보건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신과 의사에는 수련 전공의와 전문의

를 포함하였고, 대상자는 2015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학회장을 방문한 

사람으로 하였다. 총 27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문항

설문은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 인권교육의 두 가지 독립

된 주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목적으로 저자가 직접 고안한 

문항으로 시행되었다. 주제별로 각각 16개, 8개 문항이 구성

되었고, 본 연구는 그중 정신보건 인권교육에 대한 설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부록). 설문 문항은 정신과 전문의가 매년 

인권교육을 받을 필요성(문항 1), 교육빈도(문항 1-1), 온라

인 교육에 대한 생각(문항 2), 교육경험(문항 3, 4)과 교육만

족도(문항 5), 교육의 실효성(문항 6 ,7)에 대한 내용으로 구

성되었다. 문항 1-1은 문항 1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고, 문항 4부터 7까지는 문항 3에서 유경험

자로 답한 사람만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인적 사항은 연령, 

성별, 근무기관, 경력 및 종사기간에 대한 4개 항목이었다. 설

문작성은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소요 시간은 5분 내외였다. 

통계분석 

설문에 참가한 274명 가운데, 인권교육에 대한 설문 문항

을 모두 완료한 267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했다. 자료입력 및 

기술적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21(SPSS Inc., Chicago, IL, 

USA)로 하였고, 모든 문항에 대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교육 사례 분석 

저자가 직접 경험한 교육 사례 12개를 검토하였다. 2014

년과 2015년에 저자가 소속된 기관에서는 인권강사를 초빙

한 방문교육을 하였고, 강의형 교육과 참여형 교육에 각각 2

시간이 할애되었다. 참여형 교육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를 유형화한 사례를 조별 토의와 발표, 이에 대한 강사의 논

평으로 구성되었다. 2014년과 2015년에 제시된 사례는 각각 

6개로 총 12개이며,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된 사례

였다.5,6) 

결      과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 특성은 성별, 연령, 근무기관 유형, 경력 및 종사기

간의 네 가지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설문 문항을 모두 완료한 267명 가운데 인적사항을 답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네 가지 문항에 모두 응답한 사람은 

250명이었다. 각 문항별 무응답을 제외하고 퍼센트 분율을 

나타내었다(표 1).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171명, 66.5%)이 여성(86명, 33.5%)

보다 많았다. 참가자 연령의 중위수는 34세, 평균값은 38.7세

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을 30대(55.0%)가 차지했다. 다

른 연령대는 20대(11.1%), 40대(16.2%), 50대 이상(17.7%)으

로, 연령대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전문의(151명, 

58.1%)가 전공의(109명, 41.9%)에 비해 좀 더 많았다. 세부경

력은 전문의는 ‘5년 미만’(49명, 32.5%)이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10년 이상~20년 미만’(42명, 27.8%)이 가장 많았다.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17명, 11.3%)도 상당수 포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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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공의는 연차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근무기관은 종

합병원(158명, 60.3%)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외 입원시

설이 있는 정신병원(58명, 22.1%)과 입원시설이 없는 병의원

(35명, 13.4%)의 순서였다. 

설문 결과 

첫 번째 문항인 ‘정신과 전문의가 매년 4시간의 인권교육

을 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동

의하지 않는다’(191명, 71.5%)고 답했다. 현행대로 매년 인

권교육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76

명, 28.5%)(표 2). 응답자의 절반 가량(132명, 49.4%)은 교육

빈도의 변경을 원한다고 답했다. 희망 빈도로는 ‘2년에 1번’

이 48명(18.0%), ‘3년에 1번’이 50명(18.7%), ‘5년에 1번’이 34

명(12.7%)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전문의에게 인권교육은 불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11명(4.1%), ‘필요성은 인정하나 레

지던트 수련 과정에 포함시켰으면 한다’고 답한 사람이 48명

(18.0%)으로 전문의가 인권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59명, 22.1%)도 상당했다. 

첫 번째 문항을 전문의와 전공의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정신과 전문의가 매년 4시간의 인권교육을 받는 것’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전문의(78.8%, 119명/151명)에

서 전공의(63.3%, 69명/109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으로 높았다(p=0.006). 

두 번째 문항인 ‘인권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에는 

대다수(227명, 85.0%)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소수의 반대

의견(40명, 15.0%)이 있었다(표 2). 세 번째로 ‘인권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에 ‘있다’고 답한 사람은 230명

(86.1%), ‘없다’고 답한 사람은 37명(13.9%)으로, 응답자의 

대다수는 인권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네 번째 문항부터 마지막 문항까지는 인권교육 유경험자

(230명, 86.1%)만 답하게 하였고, 문항별 응답결과는 230명

을 기준으로 한 퍼센트 분율을 표시하였다. 네 번째 문항인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67)

Variables n (%)

Sex
Male 171 (66.5)

Female 086 (33.5)

Age
20s 029 (11.1)

30s 143 (55.0)

40s 042 (16.2)

≥50s 046 (17.7)

Career 
Specialists 151 (58.1)

Residents 109 (41.9)

Duration of career
Psychiatrists

＜5 yrs 049 (32.5)

5-10 yrs 023 (15.2)

10-20 yrs 042 (27.8)

20-30 yrs 020 (13.2)

≥30 yrs 017 (11.3)

Residents
1st 022 (20.2)

2nd 026 (23.9)

3rd 030 (27.5)

4th 031 (28.4)

Workplace 
General hospital 158 (60.3)

Hospital with psychiatric ward 058 (22.1)

Hospital without psychiatric ward 035 (13.4)

Others 011 (4.2) 

Table 2. Result of questionnaire 

Question Answer n (%)

Agreement of current 4-hours-a-year education for psychiatrists Agree 76 (28.5)

Disagree 191 (71.5)

Agreement of online education Agree 227 (85.0)

Disagree 40 (15.0)

Satisfaction with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Very satisfied 6 (2.6)0
Somewhat satisfied 43 (18.7)

Neutral 92 (40.0)

Somewhat dissatisfied 64 (27.8)

Very dissatisfied 25 (10.9)

How much legal information do you find new in education materials? Very new 4 (1.7)0
Somewhat new 145 (63.1)

Not at all new 81 (35.2)

May human rights education help make a difference in real world? May not help 128 (55.7)

May help 102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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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는 근소한 차이로 ‘5회 이상’(58명, 

25.2%)이 가장 많았다. 1회는 40명(17.4%), 2회는 49명(21.3%), 

3회는 56명(24.3%), 4회는 27명(11.7%)으로 답하여 교육횟

수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다섯 번째 문항인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하여 ‘보통이다’(92명, 40.0%)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매우 

만족’ 및 ‘대체로 만족’이 각각 6명(2.6%), 43명(18.7%)으로 나

왔고, ‘대체로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은 각각 64명(27.8%), 

25명(10.9%)으로 나왔다. ‘보통이다’(92명, 40.0%)와 ‘만족’(49

명, 21.3%)이 합치면 절반을 넘었으나(141명, 61.3%), 불만족

(89명, 38.7%)도 적지 않은 비율로 나왔다(표 2).

여섯 번째 문항인 ‘인권교육을 통해 정신과 입원관련 법적 

절차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까?’에는 과반수(145명, 63.1%)

가 ‘대부분 원래 알던 것이고 일부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 답

했다. 그 뒤를 이어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다’고 답한 사람이 

81명(35.2%)이었고, ‘대부분 처음 접하는 내용이다’고 답한 

사람(4명, 1.7%)은 극히 일부였다(표 2).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이 실제 환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침

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해서 ‘별로 도움

이 되지 않는다’(128명, 55.7%)는 의견이 ‘도움이 많이 된다’

(102명, 44.3%)는 의견보다 약간 더 많았다(표 2).

인권교육 사례 분석

2014년에 제시된 토론 주제는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 

격리강박의 해지,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 응급입원, 외국

인 환자의 응급 입원, 보호의무자 자격이었다. 2015년에 제

시된 토론 주제는 입원형식 변경에 의한 강제 입원, 보호의

무자 자격과 시군구청장의 역할, 병원 직원에 의한 강제 이송, 

병원 간 이송 및 계속 입원, 격리강박, 보호의무자에 의한 제

증명서류 발급이었다. 

총 12개의 사례를 검토했고 인권교육 자료로 부적절한 것

은 2014년 사례 가운데 2개, 2015년 사례 가운데 2개로 다음

과 같다.5,6) 

사례 1.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요구(2014년)

자의입원한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가 외출시 술을 숨기고 

귀원하여, 병원에서 음주한 사실을 보호사가 인지하게 되었

다. 보호사의 보고를 받은 간호사는 주치의를 통하여 격리 

조치 오더를 받고,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 조치하였다. 격리된 환자는 밤 10시경 흥분하여 직원들

에게 폭언을 하며 퇴원을 요구하였다. 병원 측은 시간이 늦

었으니 내일 퇴원하라고 설득하였으나 환자가 완강히 퇴원

을 요구하여 밤 11시에 주치의 유선보고 및 지시에 따라 퇴

원하였다. 다음 날 딸이 병원에 찾아와 환자가 퇴원하여 거

리에 쓰러져 머리를 다쳤고, 한밤중에 환자를 퇴원시킨 것은 

인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를 하였다.

본 사례는 자의입원에 관한 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여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국내 법에는 자의입원의 경우, 환자

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키도록 하고,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밤중에 술에 취한 환자를 퇴원시키는 병원 측의 

결정이 다소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나, 병원이 정당하

게 환자의 퇴원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 문

제다. 현행법에는 즉시 퇴원이 곤란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자의 퇴원 요구로

부터 몇 시간 이내에 퇴원이 완료되어야 하는지, 환자의 상

태에 따라, 일정 기간 퇴원이 유보 가능한지를 정해 두고 있

지 않다. 그리고 입원 기간 중에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당분

간 퇴원이 안전하지 않다면, 근본적으로 입원 형태를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려가 현행

법에는 없다. 그러므로 본 사례는 인권문제 사례라기보다는 

자의입원의 퇴원 규정이 불명확해서 문제가 된 사례로 생각

된다.

사례 2. 입원형식 변경에 의한 강제 입원(2015년)

A씨는 정신병원에 자의입원을 하고자 찾아갔다. 병원 원

무과 직원으로부터 잠시 기다리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곧 아

버지가 병원으로 찾아왔고 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입원 

한 달 후, A씨는 자신은 자의입원을 요청했다고 하며, 퇴원

을 요구했다. 간호사는 A씨가 내원 당시 술이 덜 깬 상태였

고, 가족이 A씨가 내원하면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에

서 가족(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을 진행했다고 설명하

며 A씨의 퇴원 요구를 거절하였다.

사례의 교육의도는 환자가 자발적 입원의사를 밝히면 반

드시 자의입원이 원칙이므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

으로의 변경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례에서 문제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원 결정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임상정

보를 언급하지 않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무조건 잘못

된 것처럼 단정짓는 점이다. 사례에는 주취 상태라는 점 외

에 진단명, 과거 치료 경과와 입원력, 내원 당시의 정신과적 

상태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

은 일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 결정을 하는 데 필수적

인 정보이다. 이런 정보 없이 보호의무자 입원의 적절성을 논

하기란 어렵다. 둘째, 의사결정 능력이 불충분한 환자에게 자

의입원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사례의 환자가 의

사결정 능력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면, 자의입원이 바람직하

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퇴원 가능성에 대해 오직 입원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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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자의

입원이면 언제라도 퇴원이 가능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

의입원이면 환자의 의사나 상태에 관계없이 퇴원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요약하면, 사례는 입퇴원 결정에 필요한 환자정보에 대한 

언급 없이, 보호자의 의사만으로 입퇴원에 관한 중요한 결정

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내용이 불

완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례에 함의된 내용, 즉 환자가 원할 때 항상 자의입원

이 바람직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종합할 때 본 

사례는 인권교육 사례로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사례 3. 보호의무자 자격(2014년) 

경기도 모 지역의 정신병원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

원과 한 명의 여동생이 환자와 동반하여 입원 의뢰차 찾아

왔다. 보호자인 여동생은 자신의 제적등본과 입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환자의 입원을 요청하였고, 병원에서는 

제적등본을 보니 90세 되신 환자의 어머니가 살아 있어 어머

니의 동의 서명을 요구하였다. 병원 측이 여동생의 보호의무

자 자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여동생은 환자와 따로 살면

서,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이 

입원을 주선하였다며 입원동의서 등의 서류는 금방 보완하

겠다며 입원을 요청하였다.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후 환

자는 입원되었다. 이후 6일이 지나가는데 환자 모친의 입원

동의를 확정하지 못하였다. 여동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모친은 경상도 모 시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다. 

병원 측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본 사례는 법적인 자격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선한 의도를 

지닌 실질적인 보호자(여동생)와 자격요건은 충족하나 현실

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호의무자(모친)의 

예를 보여준다. 국내 법의 보호의무자 2인 및 그 자격요건은 

보호의무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권한이 남용되는 상

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러나, 본 사례는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을 강화시킨 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보

다, 오히려 까다로운 보호의무자 요건 때문에 입원이 어렵게 

된 법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 사례에서 실질적인 인권침해

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법의 개선점을 시사함에도 불구

하고, 현행 법규를 그대로 교육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사례 4. 보호의무자 자격과 시군구청장의 역할(2015년)

30대 중반 A씨가 상습적으로 취중에 어머니를 폭행하였다. 

어머니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과 함께 A씨를 정

신병원으로 입원 의뢰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A

씨의 입원을 권고하였으나 A씨 본인은 자의로 입원할 뜻이 

없었다. A씨 어머니는 1년 전 음주를 나무라다 A씨에게 폭

행당한 뒤 경찰에 A씨를 고소하였고, A씨는 이로 인한 실형

을 살고 나온 바 있어, A씨 어머니는 보호의무자 자격을 행

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머니는 경찰에 응급입원을 신청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A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이유

로 거절했다. A씨를 대면 진료한 전문의가 정신보건법 제25

조에 의해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했으나 관할 보건소와 

시청에서는 A씨에게 어머니와 동생이 있다는 이유로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본 사례에서 교육의 초점은, 정신보건법 제22조에 의거하

여, A씨의 어머니가 보호의무자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시군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며, 정신과 의사가 이러한 법

적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할 보건소 및 

시청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 방향

은 여러 모로 응급입원의 현실적 문제를 짚어내지 못한 면

이 있다. 사례의 A씨가 응급하게 입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경찰과 관련 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입원이 지연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응급입원에 대한 법 절차가 모호하기 때문

이다. 국내 법에서 정의하는 응급입원은 명목상 ‘응급’입원

이지만,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과 같

은 다른 형태의 입원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경찰과 관할 보

건소와 시청은 보호의무자 입원의 가능성 여부를 따지며 입

원신청의 책임을 미루었고, A씨 모가 아닌 다른 보호의무자

를 찾아야 입원이 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가며 입원이 지연된 

것이다. 응급한 상황에 걸맞게 현실에서 법이 적용되기 어려

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를 그대로 교육하고, 

정신보건 종사자가 관련 기관의 협조를 좀 더 적극 요청하라

는 결론은 현실에서 비슷한 사례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

다. 자타해 위험성이 크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보호의무자의 

자격요건에 무관하게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이 신속히 이

루어질 수 있게끔 현행법 조항에 대한 보완이 먼저 필요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고      찰

본 연구는 현행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보기 위해 2015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

가한 정신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응답

자의 대다수는 인권교육의 기본적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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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필요, 4.1%). 그러나 교육의 시행 

빈도나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견을 보였다. 교육 빈

도가 변경되길 원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49.4%)

이었고, 현행대로 매년 4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28.5%)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권교육을 전문의가 되

기 전 수련과정에 포함시키자는 의견(18.0%)도 적지 않았다.

인권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응답자 대부분

(85.0%)이 찬성하여, 교육의 편의성에 대한 교육대상자의 바

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온라인 교육은 인원 제한

이 없고, 비용의 경제성이나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면에서 

장점이 있다. 아직까지 정신보건 분야의 경우,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만이 온라인을 통한 공식이수가 가능

하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도 성차별, 군대인권, 이주

민 인권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온라인 교육 과정이 이미 제공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인권교육에서도 온라인 교육과 같은 교

육 경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인권교육 유경험자(86.1%)에게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 만족도를 물었을 때, 만족, 보통, 불만족의 비율은 대략 

20%, 40%, 40%로 나타났다. 보통을 온건한 만족으로 해석하

더라도 불만족의 비율이 상당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5.7%)

에서 인권교육이 실제 환자의 인권보호 및 침해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종합하면, 본 설문에 응답한 

정신과 의사는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

지만, 현재 시행되는 인권교육의 빈도, 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전반적인 만족

도 또한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이 본래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의 기

대에 그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단서를 저자는 참여형 교육에 사용된 교육자료를 통해 찾고

자 하였다. 토론 사례에서 드러난 교육 내용의 문제점은 크

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문제는 인권교육을 표방하지만 

실제 교육 내용은 정신과 입원 관련 법적 절차와 규정 강의

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가 검토한 토론 사례 12개

가 모두 정신과의 입원 절차에 관한 법규와 처벌 규정을 다

루고 있었다. 그중 자의입원,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격리 강

박은 2개년에 걸쳐 같은 주제가 반복되었고, 세부 내용에서

도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 내용

은 앞으로도 큰 틀에서 비슷할 수 밖에 없다. 매년 막대한 비

용과 시간을 들여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교육에서 의미

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 문제는 법의 해석이 모호하고, 입법 미비가 시사되

는 사례에서도 현행법을 피상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고, 형식

적 내용만을 강조하는 교육이 시행되는 점이다. 인권교육에

서 정신과적 입퇴원 결정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인권정신

에 비추어 볼 때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서조차 현행법

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권침해인 것처럼 간주하고, 오해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교육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제로 해당 사례들은 병원이나 보호자의 법적 요건이나 절

차적 문제를 제외하고, 실질적 인권침해가 확인되지 않았음

에도, 인권문제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인권은 법에 우선하

는 기본권이다. 현행법에서 미비나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발

견하고, 개정방향을 설정하는 데 준거가 되는 상위개념이 인

권인 것이다. 법적 미비를 인권문제와 혼동하여 다루고, 경

직된 법 적용을 강조하는 교육방향은 인권교육의 본래 취지

에서 벗어나 있다. 

다음에는 앞에 제시한 사례들을 관련 자료와 더불어서 좀

더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사례 1과 2는 자의입원 관련 내용이다. 먼저 사례 1은 엄밀

히 말해, 병원이 자의입원 관련 법을 잘 따랐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환자가 술에서 깨어나길 기다린 뒤에 퇴원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인권의식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법은 자의입원에서 환자의 퇴원 요구가 받아들

여지지 않으면 인권침해가 되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

지, 퇴원 요구가 있다면 지체 없이 퇴원시키고, 병원이 이를 

어길 때의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러나 정신과 환

자의 상태는 치료 도중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퇴원이 환자의 인권에 반하는 결정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경

우라면, 자의입원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일정기간 퇴원을 유

보하거나 비자의 입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

서구 선진국의 입법 사례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뉴욕 주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이라도 치료가 필요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최대 72시간의 퇴원 유보기간을 두

고, 기간 내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대법원 또는 관할 법정

에 비자의적 치료명령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7) 캐나다 온

타리오 주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이 비치료적일 때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입원형태를 재평가하여 비자의 입원 적

응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뉴욕 주와 캐나

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비자의로 입원했더라도 치료에 따라 

환자 상태가 호전되어 비자의 입원 적응증에 더 이상 해당

하지 않으면 역으로 자의입원으로 전환 가능한 제도적 장치

도 마련되어 있다. 이는 환자의 자발적인 입원 의사를 최대

한 존중하면서, 동시에 입원 경과나 치료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8) 

국내 법에도 2000년 법률 제6152호로 개정 전까지 자의입

원한 환자가 퇴원신청을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계속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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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퇴원을 중지하고 72시간 내에 입

원조치를 할 수 있는 퇴원중지제도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소

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9) 그러나 제도의 폐지가 자

의입원의 활성화를 되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

다. 사례 1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

자라도, 환자가 원하면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환자의 퇴원을 

막을 방법은 없고, 보호자는 위험한 상태에서 환자를 퇴원시

킨 병원을 원망한다. 추후 보호자나 병원은, 자의입원은 치

료 목적을 달성 못해도 언제든지 퇴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

나, 퇴원 후에 생길 문제를 우려하여, 자의입원 자체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9) 결론적으로, 사례 1은 인권침해 사례이기 

보다는, 현행 자의입원 제도의 경직된 운용상의 문제점과 향

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례 2는 입원 의사를 밝힌 환자를 보호자 동의로 입원 형

식을 변경시킨 점을 문제삼고 있다. 사례에서는 환자의 기본

적인 임상 정보나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단지 환자가 

음주 상태인 점만 밝히고 있다. 환자가 언제라도 입원의사를 

밝힌다면, 자발적 입원이 원칙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생각

된다. 그러나 단순히 환자의 입원의사 유무만을 가지고, 자

의입원을 결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그

의 저서에서 환자가 치료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의학정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진지한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10) 정신과 

환자의 경우, 정신 증상으로 인해 현실 검증력이나 판단력에 

지장이 오는 경우가 많다.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환자가 

밝힌 입원의사를 어디까지 진지하게 보고 존중할지는 단순

한 문제가 아니다. 

환자가 스스로 입원을 결정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따로 두는 경우를 서구의 입법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캐나

다 온타리오 주는 Health Care Consent Act라는 별도의 법령

을 통해 치료나 입원에 대한 결정 능력(capacity)의 유무를 

판단하고, 환자에게 결정 능력이 없다면 의사결정 대리인이 

결정을 대신 내리도록 한다. 판단 기준은 첫째, 치료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지, 둘째, 치료결정으로 초래

되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지로,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간주한다.8) 뉴욕 주는 자

의입원을 신청한 환자가 자의입원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도

록 한다. 평가 기준은 환자가 자신이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

원에 입원하고, 스스로 입원을 신청한다는 사실, 자의입원에

서 비자의 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점의 세 가지 항목을 제

대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한다.7) 두 법령 모두에서 환

자의 상태와 입원의사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평가 시점에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입원이 적용되게끔 입원 형식

을 전환하는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국내 법에는 자의입원에 앞서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적

합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재한 실정이다. 법 조문에 명

시되진 않았으나, 임상의가 환자의 입원과정에 대한 이해와 

동의 능력을 고려하여 직관적으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입

원 형태를 적용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사례 

2에서 환자 상태나 전후 상황에 대한 정보 없이, 환자가 원하

는 대로 자의입원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하게 인

권침해로 결론지을 수 없다. 사례 2는 인권침해 사례이기보다 

자의입원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법적 절차와 같은 제도의 보

완점이 시사되는 사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사례 3은 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

은 상태로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을 시킨 경우이다. 현행법에

서 간과되는 예외 상황으로는, 1)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고

령, 질병, 군대, 해외체류 등 피치 못할 이유로 입원이 필요한 

시점에 내원하기 어렵거나, 2)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형제자

매나 친족이지만, 선한 의도로 보호자 역할을 맡아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위 사례는 두 가지 예외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법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로 

쉽게 단정짓기 어려운 복잡한 현실을 반영한다. 

역사적으로 국내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은 상당 부분 일본

의 법을 참조한 것이다. 일본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최초의 

법인 정신병자감호법(1900년)에서는 정신질환자의 후견인, 

친권자, 호주, 4촌 이내 친족 중에서 친족회가 선임하는 자

를 ‘감호의무자’로 정하였다. 감호의무의 주된 내용은 정신

질환자에 대한 감치(監置)권으로, 당시 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보다 사회방위적 성격이 강했다. 이후 정신위생법

(1950년), 정신보건법(1987년)을 거치면서 감호의무자는 보

호의무자로 계승되었고, 정신보건복지법(1993년) 개정으로 

보호의무자가 보호자로 개칭되었다. 보호자는 더 이상 감치

권을 보유하지 않지만, 의료보호입원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

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7년의 일본법에 기초하여 정신보

건법의 입법안을 구상하였고, 1995년 12월에 첫 정신보건법

이 제정되었다.9,11)

World Health Organization은 국내 정신보건법에 관해, 

보호의무자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개인의 자유가 강하게 보호되는 서구 국가들과 

대조된다고 밝힌 바 있다.12) 서구에서 비자의 입원의 신청권

자는 가족 구성원부터 가까운 친족, 후견인, 정신과 전문의

와 일반의를 포함한 보건의료종사자, 지정된 사회복지사 등

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다양하며, 가족이 입원신청 과정에 전

혀 관여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13) 국제적으로, 입원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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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평가 및 결정권자를 다중으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MI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에서는 비자의 입원에서 가능하면 독립적인 두 

명이 입원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였다.14) 실제로 영국,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비자의 입원 필요성의 

평가자(의료인 또는 정신과 전문의)를 한 명이 아닌 다수로 

두고 있다.13)

우리나라는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에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게끔 입원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입원 신청권자를 

다수로 하는 이러한 개정은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예방에 도움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 목적과 달리, 절차의 까다로움과 보호자의 번거로움만 

초래했다는 평가도 있다. 보호의무자 2인 동의라는 입원신

청권자의 요건을 현실화하되, 서구와 같이 독립된 심사기관

을 두어 입원 필요성과 적법 절차성을 엄격히 평가하자는 

대안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결국, 국내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제도의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과 2인 기준은 국내의 고유한 문화적, 법적 배경과 국내 

의료환경의 종합적 결과물로서 현재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현행법이 이상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

될 수는 없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구현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보완이 필요하다. 사례 3은 국내 보호의

무자 동의입원의 한계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는 

절차나 요건에 맞지 않다고 이를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현행 

인권교육은 지나치게 피상적인 교육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교육사례에서 드러난 인권교육의 내용을 검토

해 보았다. 적절치 못한 사례교육은 공통적으로 현행 법령의 

내용 전달에 비중을 둔 나머지, 현실의 문제와 인권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였고, 인권침해의 원인을 인권지식의 

문제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한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관계자의 인식개선만 요구하

는 식의 교육이 되어서는 현실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

기 힘들다. 문제 사례들이 현행 법령의 미비로 야기되는 현

실적 문제점을 생각하고 토론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겠다. 그렇더라도, 강사나 피교육자

의 지식과 이해수준에 따라 제작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소지

가 다분하여, 교육현장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하다. 또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법령과 처

벌규정의 주요 내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비슷한 내용을 

단지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시행한다면 사회비용

적 손실 대비 교육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스럽다.

결국, 현행 인권교육이 인권침해 예방에 유익하려면 교육

의 방식과 내용, 교육주체 등 다각도에서 점검과 개선이 필요

하다. 현행 인권교육은 교육대상자의 직종과 근무기관, 지역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경험하는 인권문제와 인권의식 수

준이 상이함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하고 있

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가 매년 인권교육을 받는 역설적 상

황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은 인

간을 존중하는 개인의 심성과 태도라는 기본 바탕에서 형성

된다. 정신치료를 비롯하여,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이해하는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정신과 수련 과정이야말로 

인권감수성에 맞닿아 있다고 본다. 다년간의 정신과 수련을 

거쳐 환자를 있는 그대로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질환에도 불

구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끔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삼

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현행 인권교육은, 법관에게 매년 준법

정신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행하는 상황에 비견될 법하다. 정

신과 영역에서 일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여, 정신

과 전문의를 비롯한 모든 정신보건 종사자에게 획일적인 교

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정신보건 인권교육의 교육대상자야말로 인권문제를 몸소 

경험하고, 사회적 논의의 단초를 제공 가능한 중심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신과 전문의는 획일적 교육의 교육대상

자로 머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제공자 역할과 나아가 국내 

인권문제와 정신보건 영역의 이슈들에서 전문가적 리더십

을 발휘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행 인권교육 또한 의

무교육의 일환으로 획일적, 형식적인 모습을 벗고 발전적 논

의의 장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면, 정신보건 분야에 실질적 

인권신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설문대상의 대표성이다. 응답자의 과

반수가 종합병원 소속이었고, 연령별로 30대의 젊은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았다. 정신과 의사에는 전공의와 전문의를 모

두 포함시켰다. 전문의에게 매년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전문의에서 전공의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았다. 그러나 나머지 문항에서 

전문의와 전공의 여부에 따른 응답결과의 유의한 차이는 확

인되지 않았다. 서울 소재 학회장을 방문한 사람으로 응답자

를 한정한 것도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정신과 의사의 의견

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대부분

이 인권교육 유경험자인 점, 다양한 연령대의 응답자가 포함

된 점 등은 본 연구의 장점이겠다. 둘째, 현장 설문인 점을 

고려해 설문 문항을 간단하게 구성한 점이다. 전반적인 교육

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는 알 수 있었으나, 불만족의 세부적

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 주최기관이나 

강사의 다양한 측면, 강의방식의 차이와 같은 응답자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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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의 세부내용에 따른 변인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기술적 연구로서, 현

행 인권교육에 대한 정신과 의사들의 관점을 개략적으로 파

악하려는 연구 본래의 목적은 무리 없이 달성하였다고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대상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교육 주최

기관, 강사의 자격과 역량 문제, 교육의 전달방식 등 교육제

공 면의 다양한 층위에서 세분화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신보건분

야의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를 대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시

행되는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확인한 최초의 연

구로서, 진료현장의 현실적 측면을 간과하고, 법률의 표면적

인 해석에 치중된 일부 부적절한 교육사례의 문제를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을 

통해 현행 교육의 문제점의 일면을 들여다볼 계기를 제공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겠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정신

보건 인권교육의 현실과 필요성을 되돌아보고, 향후 적절한 

운용과 개선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결      론

정신보건 인권교육이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대상자, 

특히, 정신과 의사에게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교육 경험을 제

공하기보다는, 법률 규정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 전달의 수준

에 머무르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한지

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시행 방

법 및 교육내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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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설문 문항 

1. 정신과 전문의가 매년 4시간의 인권교육을 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ㄱ. 동의한다.  ㄴ. 동의하지 않는다.

1-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ㄱ. 전문의에게 인권교육은 불필요하다. 

ㄴ. 필요성은 인정하나 빈도를 2년에 1번 정도로 바꿨으면 한다. 

ㄷ. 필요성은 인정하나 빈도를 3년에 1번 정도로 바꿨으면 한다. 

ㄹ. 필요성은 인정하나 빈도를 5년에 1번 정도로 바꿨으면 한다.

ㅁ. 필요성은 인정하나 레지던트 수련 과정에 포함시켰으면 한다.

2. 인권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ㄱ. 찬성한다.  ㄴ. 반대한다.

3. 인권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ㄱ. 있다.  ㄴ. 없다.

4. 지금까지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는?

ㄱ. 1회      ㄴ. 2회      ㄷ. 3회      ㄹ. 4회      ㅁ. 5회 이상

5.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ㄱ. 매우 만족      ㄴ. 대체로 만족      ㄷ. 보통      ㄹ. 대체로 불만족      ㅁ. 매우 불만족

6. 인권교육을 통해 정신과 입원관련 법적 절차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까? 

ㄱ. 대부분 처음 접하는 내용이다. 

ㄴ. 대부분 원래 알던 내용이고 일부 새로운 내용이 있다. 

ㄷ.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다.

7. 인권교육이 실제로 환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ㄱ. 도움이 많이 된다.

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